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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출산과 양육은 적정인구의 유지와 세대간 역할계승 등 사회적으로 상당한 

효용을 가져다주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대부분 해당 가정에게 돌아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모순현상은 개인별로는 출산의 지연이나 기피 등으로 나타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저출산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출산과 양육활동으로 인한 

비용의 사회화를 위한 정책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며, 이는 보육-교육-조세-노동-사회복

지 등 제반의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서 본 연구에

서는 개별 가정이 양육활동으로 인해 겪게 되는 연금수급권의 불리문제를 연금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인정의 당위성으로서 ‘양육활

동의 공공성’ 그리고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조정’을 이론적 차원에서 검토해 보았다. 다

음으로는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정책적 지원의 기본방향을 연금가입단계와 수급단계로

구분하여, 각 방안별 정책모형의 특징 및 장단점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지원방

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적용대상의 범위, 연금가입인정방식과 수준, 연금가입

인정기간, 소요재원의 조달방식으로 구분하여 각 사안별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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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1960년대와 1970년대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팽

창이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 하에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추진하였

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세계 최고의 저출산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저출

산 현상은 정치ㆍ경제ㆍ사회 전반적 분야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세대간 

연대의 원리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출산과 양육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과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단순히 보험료의 납부를 통한 ‘경제적 기여(economic 

contribution)’의 책임뿐만 아니라, 출산과 양육을 통한 ‘세대간 기여(generative 

contribution)’의 책임도 동시에 가지게 된다. 하지만 현행 공적연금제도는 후자와 같이 

인구의 재생산을 위한 개별 가정의 기여와 그로 인한 비용부담을 제도의 내용에서 적절

하게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부부의 맞벌이가 가능한 무자녀 또는 소자

녀 가정의 경우 장차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물질적 기반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다자녀가정의 경우 출산과 양육에 따른 잦은 경력단절로 인하여 연금수

급권의 확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겪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에 있어서 무자녀 가정

이 누리게 되는 혜택은 상당부분 유자녀 가정의 세대간 기여와 경제적 부담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형평성의 왜곡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는 2008년 1월부터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에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출산크레딧제도를 실시하고 있

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연구도 동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

다. 김수완(2006)은 출산 및 육아크레딧에 초점을 맞추어 외국사례, 크레딧제도의 도입

쟁점, 모형분석 등을 통해 우리나라 크레딧제도의 도입은 연금소득보장의 기능강화라는 

연금제도 본래의 목적에 맞추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호선(2009)은 현

행 출산크레딧제도의 목표와 기대효과, 인정기간, 재정방식 등의 문제점을 지적, 해외의 

크레딧제도 고찰을 통해 현행 제도를 양육 크레딧으로 대체해야 함을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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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양육크레딧의 최우선 목표를 ‘무급돌봄노동에 대한 가치현실화’에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 및 당위성,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가 미비했다는 점은 

연구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김경아(2010)에서도, 출산율 저하, 1자녀 가구가 다수라는 

현실,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출산크레딧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으며, 나

아가 출산크레딧만으로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및 국민연금의 가입확대 효과를 야기하

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산전후휴가기간이나 양육기간에 대한 양육크레딧제도의 도입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유호선과 이지은(2011)에서는 크레딧의 개념을 포괄적

으로 보고, 실업, 장애, 근로빈곤, 출산 및 양육, 군 복무 등과 관련된 외국크레딧 제도 

분석을 통해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출산크레딧제도의 문

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확대, 가입이력 취약집단 및 사각지대 문제,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해결 등의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양육

크레딧, 저소득층을 위한 크레딧, 실업크레딧 등의 순으로 도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

하고 있다. 

이상의 출산크레딧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해 볼 때 다음의 3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을 반영하지 못한 채 둘째 자녀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크레딧제도와 현실과의 괴리 및 실효성문제에 대한 지적과 현행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학자들 간에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출산크레딧 제도는 저출

산 대책 뿐만 아니라 주된 양육담당자인 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 및 무급돌봄노동에 

대한 가치평가, 양육지원 등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

으로 대체ㆍ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기존연

구에서 양육크레딧으로의 확대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연금정책적 차원에서의 양육

크레딧 도입의 당위성과 도입방안(제도설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충분히 전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에서의 양육지원의 당위성

과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가정이 양육활동으로 인해 겪게 

되는 연금수급권의 불리문제를 연금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

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정책

적 지원의 당위성을 이론적 차원에서 규명하고, 현행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출산크

레딧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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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안을 가입단계와 수급단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하

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국민연금제

도에 있어서 양육활동의 연금가입 인정방안을 살펴보고, 제5장에서는 결론과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Ⅱ.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정책적 지원의 당위성과 우리나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도의 비판적 평가

1.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정책적 지원의 당위성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아동을 가정의 노동력이나 부모자신의 노후보장을 담보하는 일

종의 생산재 혹은 투자재로서 보는 인식이 강했으나, 근대에 들어와서는 다양한 사회적

ㆍ경제적 환경변화와 함께 양육에 수반되는 높은 비용때문에 소비재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었다. 또한 양육활동이 지닌 사회적ㆍ경제적 효용을 근거로 ‘사회적 보배=공공재’라는 

관점이 더욱 더 부각되고 있다(阿藤, 2009: 9). 특히 세대간 부양원리를 기반으로 운영되

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양육은, 미래의 연금재정 부담자를 육성하는 행위이자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정책적 지원의 그 첫 번째 당위성은 연금제

도에 있어서의 양육의 효용=연금제도에 대한 기여, 즉 양육의 공공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정책적 지원의 또 다른 하나의 당위성으로서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조정’ 을 들 수 있다. 양육에 있어서는 직접적ㆍ간접적ㆍ기회비용이 수반된다1). 또

한 주된 양육자인 여성은 근로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근로소득의 감소 및 단절을, 장기적으로는 연금소득 및 가계소득의 감소

를 초래한다. 

양육가정의 부담문제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부과방식임을 

고려할 때, 양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유자녀가정은 ‘아동에 의한 미래세대의 연금부담’

1)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진(2004)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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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고 있다(松浦ㆍ白波瀬, 2002:198). 즉 출산 및 양육을 통해 성장한 아동이 미래의 

생산세대가 되면서 연금재정의 부담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육

활동도 보험료 부담과 마찬가지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행위로 볼 수 있

다(村上ㆍ永瀬, 2002:26)

양육비용의 부담문제는 위와 같은 양육의 제비용, 연금수급에서의 불리, 나아가 미래

세대인 아동에 의한 연금보험료(재정)부담측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양육의 효용주체와 비용부담주체의 불일치문제이다. 양육의 효용과 

비용부담주체는 개인과 사회전체이며, 양 주체간의 불일치 문제는 사회전체에 의한 양

육의 비용부담이 부족할 경우, 즉 양육지원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양육비용의 사회화가 미미할 경우 양육부담은 해당 개인이나 가정에 편중되어 

버린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는 출산크레딧제도 외에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정책

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유자녀가정에 비해 무자녀 가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육

의 제 비용부담으로부터 면제될 뿐만 아니라, 유자녀가정의 세대간 기여에 따른 무임승

차와 이를 통한 연금수급권 확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

가 발생될 우려가 크다. 

요컨대, 양육의 제 비용과 양육의 효용주체와 비용부담주체의 불일치로 인한 양육가

정의 과도한 부담문제, 특히 연금제도과 관련하여 연금수급에서의 불리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양육부담조정 차원에서의 연금정책적 지원은 마땅히 행해져야 할 당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개별 가정의 양육부담에 대한 연금정책적 지원은 ‘양육활동의 공공성’

과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조정’의 측면에서 이론적 당위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

한 목적을 지닌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연금제도 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보건의료, 사회

서비스, 조세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해 볼 때, 별도로 연금정책적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아동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중복 또는 과잉지원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가중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은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초래되는 연금수급권

의 불리문제를 직접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문제의 발생원인에 대한 대응책’

으로서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Erbe,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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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도에 대한 비판적 평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출산크레딧제도는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정책적 지원방안의 일환

으로서 2008년 1월 1일 개정 국민연금법의 발효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다. 제도의 

적용대상은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정이며, 지원방법은 개인의 국민연

금 가입경력에 별도의 가입기간을 가산해 주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가입인정기간은 자

녀 2명(12개월), 3명(30개월), 4명(48개월), 5명 이상(50개월)이며, 해당 기간에 대한 

인정소득은 연금수급 직전 3년간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인 A값의 100%로 

결정된다. 이러한 인정소득의 제공시점은 개인별로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발생하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수급권자를 결정하게 된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출산크레딧은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하게 된다. 종합해 

보면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급여 중에서 노령연금에만 적용되며, 개인이 노령연금수급

권을 획득하게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출산크레딧의 

소요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의 3가지

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서 정책효과의 제한성을 들 수 있다. 

2011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24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둘째 자녀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만 제공되는 출산크레딧은 적용대상이나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는 점이다. 둘째,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인정이 노령연금수급권 발생시점에서 이루어지

게 된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상당수의 여성들은 생애근로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의 최

소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해당 여성들은 주된 양육책

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출산크레딧의 혜택을 남성배우자에게 양보하게 되며 그 결과 배

우자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이 더욱 더 심화되는 불이익을 겪게 될 수 있다. 셋째, 출산크

레딧제도 운영비용에 대한 분담방식의 모호성을 들 수 있다. 현행 출산크레딧제도의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국가와 국민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분담비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관련 법률규정의 미비로 인해 출산크레딧제도

의 재원조달방식에 있어서는 자의성의 여지가 상당 수준 존재하며, 이는 세대내ㆍ세대

간 형평성의 시비를 초래하여 제도불신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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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정책적 지원방안별 특징 및 
장단점 비교

세대간 연대원리를 토대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양육활동은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기여 행위가 된다. 하지만 현행 국민연금제도

에서 연금수급권은 개인별로 근로활동을 통해 획득한 근로소득과 이에 기초하여 납

부하는 보험료에만 전적으로 연동되어 있어, 개별 가정의 양육활동에 대해서는 제대

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도설계의 결함으로 인하여 국민

연금제도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바탕으로 무자녀 또는 소자녀 가정에

게 막대한 사회정책적 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배적 불평등은 

국민연금제도 스스로 저출산을 구조적으로 장려하게 되어, 종국적으로는 제도의 운

영기반이 되는 세대간 연대성을 약화시키는 모순을 자초하고 있다(Sinn, 1998; von 

Nell-Breuning, 1980).

앞서 제Ⅱ장에서는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정책적 지원의 당위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의 보편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견해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정책적 지원방안을 크게 연금 가입단계에서의 지원방

안과 연금 수급단계에서의 지원방안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방안별로 다양한 정책대안들

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금 가입단계에서의 지원방안

연금 가입단계에서의 지원방안과 관련한 기본적 구상과 정책효과는 [그림 1]을 토대

로 설명할 수 있다. 동 방안은 아동양육 가정에 대해 양육크레딧의 형태로 보험료 부담

을 경감시켜줌으로써 해당 가정의 예산선이 A→B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 때 새로운 

무차별곡선 I1과의 접점 e에서 생애소득의 최적 배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 양육

크레딧의 제공에 따른 비용은 크게 다음의 2가지 방법으로 충당하게 된다. 먼저 재정중

립적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양육활동에 대한 지원비용을 전적으로 무자녀 또는 소자녀 

가정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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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공동재정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여기에는 다시 국민연금제도의 적립기금 

또는 국가의 일반재정에서 관련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주기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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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d

e

h i A B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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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금 가입단계에서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정책적 지원방안의 효과

출처: 필자 작성

일반적으로 연금 가입단계의 지원방안에 있어서 특히 부각되는 장점은 지원시기의 

적절성이다(Michaelis, 1997; Müller-Heine, 1998). 왜냐하면 동 방안은 개인 및 해당 

가족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양육관련의 소비지출이 많은 시기에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게 되어 가계의 실질소득이 증대(그림에서 h-i의 수준)되는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재원은 가구별로 아동의 복지

를 위해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금 가입단계의 지원방안은 제도 본연의 

목표인 양육활동자의 노후생활안정에는 별다른 효과를 가져다줄 수 없는 한계를 보

이고 있다.

연금가입 단계에서의 지원방안은 세부적으로 다시 3가지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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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양아동의 수에 연계한 연금보험요율의 차등화

세대간 연대원리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생산세대는 한편으로는 

부모세대인 노령계층의 부양을 위해 자신의 소득 가운데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자녀세대의 출산과 양육의무를 

동시에 지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부양아동의 수에 비례하여 연금보험요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은 아동양육으로 인한 개별 가정의 경제적 부담문제 또는 양육활동이 국가 

전체적으로 가져다주게 되는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 effect)의 문제를 국민연금

제도 자체적으로 내부화(internalization)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Rahn & Becker, 1997). 

이와 같은 취지의 방안들은 비록 다양한 연구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안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구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2). 첫째, 인구의 현상 유지를 위해 요구

되는 2명의 아동을 출산․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보험료 수준(일례

로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9%)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3). 둘째, 아동양육에 따른 효용이

나 비용에 정확하게 상응하는 차등보험요율체계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지

만, 원칙적으로 볼 때 제도도입으로 다자녀 가정이 누리게 되는 보험료의 감액 혜택(9% 

- x%)은 전적으로 무자녀 또는 소자녀 가정에게 적용되는 가산율(9% + x%)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Erbe, 1986). 이러한 기본적 구상에 

따라 국가나 국민연금제도는 차등보험요율체계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재정 부

담을 피할 수 있게 된다4). 셋째, 이와 같은 차등보험요율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분에 대해

서만 적용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만일 사용주 부담의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도 차등화가 

이루어질 경우 자칫 인력수요의 교란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부양아동 수에 연계한 연금보험요율의 차등화 방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점과 한계를 보일 수 있다(Ruland, 2003). 첫째, 개인별로 동일한 수의 아동을 부양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실제로 감면받게 되는 보험료의 

2) 부양아동 수에 연동되는 보험요율의 차등화 방안을 모형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자료로는 
Schähl(1988), Schwarz-Schilling(1988), VDR(1997)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3) 영아사망률,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중도 사망 등을 감안해 볼 때 인구구조의 유지를 위한 합계출산
률은 대략 2.1의 수준을 유지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Pfaffenbach, 2009).

4) 아동수에 연계한 연금보험요율의 차등화 체계는 단순히 재정적 중립성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출산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인구정책적 차원에서의 목표도 반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문헌으로는 
Schmidt-Kaler(1979)를 참조하기 바란다.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정책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137

절대금액이 상이하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형평성의 왜곡

은 감액혜택이 고소득계층으로 갈수록 더욱 높아지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가진다. 

둘째, 중산층 이하 무자녀 가정의 경우와 달리 고소득층 무자녀 가정의 경우, 소득상한

선을 초과하는 소득부분에 대해서는 차등보험요율의 적용을 면제받게 되어 전체 소득 

대비 보험료의 부담비율이 하락하게 되는 분배적 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높다. 셋째, 아동수에 비례한 보험료의 차등화 방안은 개인별로 ‘소득 및 보험료 수준에 

연동되는 연금급여’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게 되어 제도 불신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 특히 부양아동이 없는 미혼 가입세대의 경우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우려하여 제도가입 자체를 기피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적 기반을 

취약하게 할 소지도 있다. 넷째, 아동의 출산과 양육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외부효과나 

공공재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아동 수에 비례한 보험료의 차등화 방안은 아동양육에 

따른 비용이나 효용의 조정을 연금공동체 내부에만 한정시킴으로써 분배적 기능의 제약

이나 왜곡문제를 초래하게 될 위험이 높다.

나. 아동기초공제제도의 도입

아동기초공제제도란 개인별로 보험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대하여 아

동 1명당 정액의 기초공제(일례로 월 50만원)를 적용해 주는 방안을 의미한다(Schmähl, 

1988). 구체적으로 이 경우 개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자신의 기준소득월

액에서 공제총액(기초공제액 × 아동 수)을 차감한 금액에 법정 연금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아동양육 가정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만큼 경제적 부담의 경감효과

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소득인 기준소득월액은 기존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연금수급권의 불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아동기초공제제도는 앞서 살펴본 아동 수에 연동되는 연금보험요율의 

차등화 방안과는 달리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 대해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 감면효과가 적용되어 형평성의 문제를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이 방안은 저소득계층일수록 보험료의 경감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분배정책적 이점도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기초공제제도는 아동을 양육하

고 있는 저임금근로계층(주로 여성)에게 있어서 보험료 부담의 경감효과를 높여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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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아동기초공제제도는 아동 수에 비례한 보험료율의 차등화 

방안에서 언급되었던 문제점을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동 방안은 한편으로는 보험료 대비 연금급여의 상호간 연계성을 약화시켜 국민

연금제도의 기본원칙 훼손과 제도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재

정을 기반으로 하는 내부적 조정기능으로 인해 분배적 기능의 제약과 형평성 왜곡문제

를 여전히 안게 된다(Ruland, 2003). 나아가 아동기초공제제도는 근로활동 중인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가능하며, 아동양육 및 장애아동의 보호 등으로 인해 사실상 취업이 불가

능한 개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 부양아동수에 비례한 보험료 보조금의 지원

이는 부양아동 1명당 정액의 보험료 보조금(contribution-bonus)을 지원해 주고, 그 

재원은 국민연금재정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의미한다(Schwarz-Schilling, 1988). 이러한 

보험료 보조금 지원방안은 독일의 전통보수정당인 기독교민주당(CDU)의 여성위원회에

서 제안한 것으로서, 아동 1명당 월 50유로의 연금보험료를 16세까지 제공해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제도를 찾아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5).

이상의 보험료 보조금의 지원방안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 부과기준 및 체계 

그리고 급여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적용가능하다는 점에서 볼 때, 앞서 제시한 두 

가지 방안에 비해 보다 현실적이고 진일보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

가 만약 보험료 보조금의 지원기간을 10년 이상(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으로 설정하

고 동시에 해당 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줄 경우, 양육활동으로 인해 근로활동

을 사실상 포기한 계층(주로 기혼여성)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수준의 연금수급권이 보장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6) 하지만 이와 같은 방안 역시 재원이 국민연금재정에서 

5) 우리나라의 연금크레딧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자료로는 김수완(2012), 유호선(2009)을 참조하기 
바란다.

6) 참고로 스위스의 경우 이러한 연금보험료 보조금은 아동이 16세가 될 때까지 주어지게 되며, 전적으
로 양육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금가입기간으로도 인정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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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된다는 점에서 분배적 기능의 제한과 형평성의 왜곡 등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어야만 할 과제로 남게 된다.

2. 연금 수급단계에서의 지원방안

연금 수급단계에서의 지원방안과 정책효과는 [그림 2]를 토대로 설명해 볼 수 있다. 개략

적으로 동 방안은 아동을 양육하였던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크레딧의 형태로 연금급여를 

인상시켜줌으로써 해당 가정의 예산선이 B→C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 때 새로운 무차별곡

선 I1’와의 접점 e에서 생애소득의 최적배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 양육크레딧의 재원

은 앞서 연금 가입단계에서의 지원방안과 같이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조달한다. 먼저 재정

중립적 조달방안은 정책운영의 소요비용을 전적으로 무자녀 또는 소자녀 가정의 연금삭감으

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공동재정을 통한 재원조달방

안은 국민연금 적립기금 또는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이 된다.

경제활동주기

I
I
’
’

1

0

C

B

g

f
d

e

h i A

노
후
생
활
주
기

그림 2. 연금 수급단계에서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정책적 지원방안의 효과

출처: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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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방안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별로 경제활동주기 동안 양육활동으로 인해 

초래되는 연금수급권의 불리문제를 연금수급단계에서 급여인상(그림에서 f-g)을 통해 직

접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목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동 방안은 생애

주기의 후반부에서 실제로 아동양육을 행한 결과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책

대상이나 지원수준의 정확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동 방안은 

제도적 혜택이 양육 관련 소비지출이 많은 시기가 아닌, 사실상 양육의무를 완성한 노후

시기에 제공된다는 점에서 제도의 시의성이 반감되는 측면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연금 수급단계에서의 지원방안은 세부적으로 다시 다음의 3가지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가. 부양아동 수에 연계한 연금급여의 차등화 

이는 아동수에 따라 연금급여를 차등화 하는 방안으로서, 아동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과 연금수급권의 불리문제를 개별 가정 상호간에 재조정하는 것을 핵심적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방안들은 다양한 연구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안되고 있는데7), 

그 중에서 비교적 실현가능하며 학문적․정치적 논의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

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방안은 먼저 현행 연금급여산식에 따라 개인별 연금급여를 산정하고, 여기에 

다시 별도로 아동 수에 연동되는 평가율을 적용함으로써 연금급여를 차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VDR, 1995). 개략적으로 동 방안에서는 2명의 아동을 양육한 가정

에 대해서는 평가율 1을 적용하고, 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한 가정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1보다 낮은 평가율을 적용한다8). 반대로 2명 이상의 아동양육 가정에 대해서는 등급별

로 1보다 높은 평가율을 적용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평가율이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왜냐하면 적용 평가율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자칫 근로유인의 왜곡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첫 번째 방안은 개인별로 부양아동 

수에 따라 연금급여의 증액 또는 감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나 국민연금제도에게는 

7) 부양아동의 수에 연계한 연금급여의 차등화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모델과 그 정책효과를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는 Pfaffenbach(2009)를 참조하기 바란다.

8) 일례로 Schmidt, et al.(1985)은 1명의 아동을 양육한 가정 그리고 무자녀 가정에 대하여 각각 0.5 
또는 0.0의 평가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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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내부적 조정기능

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원칙인 보험원리가 훼손되고, 나아가 이는 제도불신과 

가입자들 상호간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우려도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연금급여체계를 이원화하여 한 부분(Ⅰ부분)은 현행과 같이 개인별 

가입경력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한 부분(Ⅱ부분)은 양육아동의 수에 

따라 연금급여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의미한다(Borchert, 1993). 따라서 여기서 개인이 

현행 수준의 연금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예전과 동일한 가입경력은 물론, 별도로 2명의 

아동을 양육해야만 한다. 만일 개인이 아동 1명만을 양육했을 경우 Ⅱ부분은 1/2수준으

로 지급되며, 무자녀의 경우 Ⅱ부분에 대한 수급자격은 상실된다. 반대로 3명 이상의 

아동을 양육한 가정에 대해서는 Ⅱ부분이 아동 수에 비례하여 100% 이상이 될 수 있도

록 하되, 최고 2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상한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은 앞서 첫 번째 방안의 경우와는 달리 개인별로 가입경력에 연동되는 Ⅰ부분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제도의 운영원칙 훼손에 따른 제도 불신문제를 

일정 부분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첫 번째 방안

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형평성의 왜곡문제 그리고 연금급여의 소득연계성이 약화

되어 제도 가입유인이나 소득의 성실신고 유인이 약화되는 부작용은 비록 정도의 차이

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발생하게 된다.

나. 연금 가입소득의 인상 방안

이는 개인의 근로활동 시기에 아동양육으로 인해 시간제근로 또는 임시․일용직 등

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에 종사하였을 경우, 당사자의 국민연금 가입소득이 되는 기준소

득월액을 일정수준 인상해 주는 방안이다. 이 방안의 적용사례는 현재 독일의 국민연금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9). 개략적으로 독일의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아동이 최고 10세

가 될 때까지의 기간을 고려기간으로 정해두고, 해당 기간 동안 만일 개인이 저임금근로

에 종사하였을 경우 자신의 근로소득에 추가로 50%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9) 독일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양육기간의 연금가입 인정방식 그리고 여성연금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자료로는 Ruland(2003), Rahn & Becker(1997), Müller-Heine(1998), 이정우(2004)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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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상한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이상과 같은 방안은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체계에 대한 변경 없이 연금가입소득의 

상향조정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양육책임자의 연금급여를 인상시켜주게 되어 실현

가능성 그리고 정책적 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우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뿐만 아니라 동 방안은 시간제근로를 비롯한 어떠한 형태의 근로든지 근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양육책임자에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근로유인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도 

지니고 있다10).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에 대해서만 제도적 

혜택을 제공해 주도록 하여, 제도의 근본취지를 제한하고 동시에 형평성 시비를 초래하

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다. 부양아동의 수에 연계한 연금보너스의 지원방안

이는 부양아동 1명당 정액의 연금보너스(pension-bonus)를 지원하고, 그 재원은 국

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하는 방안이다(Grütz & Rahn, 1999). 여기에서 개인은 근로활동

시기 동안에 확보한 가입경력에 기초하여 산정된 노령연금 그리고 연금보너스(일례로 

월 5만원 × 양육아동 수)를 합한 금액을 연금급여로 수급하게 된다. 이러한 연금보너스

의 도입에 있어서 예상되는 장점은 무엇보다도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원칙을 훼손하

지 않은 범위에서 제도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연금보너스는 비용의 발생이 

미래의 가입세대에게 나타나게 되어, 세대간 비용분담의 공정성을 훼손하게 될 우려가 

높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인구비중이 낮은 미래의 생산세대로 

비용전가는 자칫 세대간 연대원리의 기반을 위축시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

협하게 될 우려도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10) 참고로 독일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경력이 최소한 25년 이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이러한 제도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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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인정방식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과 목표체계

일반적으로 자녀 출산 이후 양육과정에서 개인 및 해당 가정은 다양한 측면에서 불이

익을 겪게 된다. 따라서 양육비용의 사회화와 관련한 정책적 과제는 사안별로 다양한 

제도개발 그리고 제도들 상호간 기능적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에만 비로소 원

만하게 수행될 수 있다11).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본 연구주제인 양육활동의 연금가입 

인정방안은 출산과 양육비용의 사회화와 관련한 다양한 대안의 일환으로서 인식할 필요

가 있다.

양육활동의 연금가입 지원방안은 앞서 제Ⅲ장에서 살펴본 연금정책적 지원방안들과 

전적으로 차별적인 방향에서의 주장이 아니라, 개별 방안의 특징 및 장단점을 고려하여 

보다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Pfaffenbach, 2009). 동 방안은 양육활동으로 인해 주된 양육자인 개인이 연금가입경

력의 확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육활동은 전체 사회는 물론 개별 

가정의 효용증대에도 기여함으로, 연금가입 인정수준은 개인과 사회 상호간의 비용분

담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연금가입 인정방안은 그 자체로서 

상당한 수준의 재원이 요구되므로 국민경제의 부담능력, 국민의 수용정도 그리고 외국

의 관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양육활동의 연금가입 인정방안과 관련한 세부적 정책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김진, 2004). 첫째, 양육활동으로 인해 초래되는 연금가입

경력 상의 불리문제를 보완해 줌으로써 개별 가정 상호간 부담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양육활동의 연금가입 인정으로 인해 그 비용이 전적으로 

미래세대로 전가되는 문제를 방지함으로써, 이러한 형평성의 정의가 세대 간에도 지켜

11) 출산 및 양육비용의 사회화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는 무상보육, 양육
수당, 무상의무교육, 각종 세액공제제도(아동기초공제, 교육비 및 보육비 기초공제 등), 의료보험의 
적용 및 유족연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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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연금가입경력의 확보에 있어서 근로활동과 양육활동은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등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Michaelis, 1997). 

왜냐하면 소득활동은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한 물질적 기반이 되며, 양육활동은 국

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세대 간 계약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 주된 

양육자가 해당기간 동안 양육활동과 근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장

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무엇보다도 주된 양육자가 고용의 유지를 통해 

인적자본의 부식과 경력단절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나아가 연금가입경력의 축적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오늘날의 저출산 문제는 출산기피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둘째 이상 아동을 

출산하고자 하는 욕구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양육활동의 연금가입 인정방안은 인구 정책적 차원에서 다자녀 

가정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양육활

동의 연금가입 인정방안은 가급적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기본구조 하에서 합리적인 대안

을 모색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방안은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원리인 보

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현행 급여체계나 보험료 부과체계를 유지하

는 상태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양육활동의 연금가입 인정방안

양육활동의 연금가입 인정방안은 양육비용의 사회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대안들 가

운데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출산크레

딧제도를 개선하고자 할 경우 선행적으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정책적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적용대상의 범위

양육활동에 대해 연금가입을 인정해 주고자 할 경우 그 대상을 누구로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은 다시 세부적으로 다음의 2가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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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의 혜택은 누구에게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의 인정은 국민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계층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양육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한 정책적 판단은 다음의 2가지 기준

을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양육활동으로 인해 초래되는 개인의 연금가입 

경력의 불리문제에 대한 보상(補償: compensation), 그리고 동 행위가 가져다 줄 수 있

는 사회적ㆍ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보상(報償: reward)이 각각의 의사결정기준으로 제시

될 수 있다.

먼저 양육활동으로 인해 초래되는 다양한 불리에 대한 보상(補償)적 차원에서, 해당 

기간을 연금가입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경우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인정의 일차적 대상은 종전부터 국민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

던 기존의 근로계층으로 제한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해당 계층의 경우 양육활동 기간 

동안 근로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경력 상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

기 때문이다. 특히 만약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민연금재정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면 

정책의 수혜대상을 가입계층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논리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다음으로는 양육활동의 공공재적 특성, 즉 사회적ㆍ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그에 

대한 보상(報償)적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가입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즉 미래세대의 육성이라는 양육활동의 공공성을 인정하여, 일정기간을 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의미한다(福田, 2003).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경우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의 인정은 개인의 경제활동 유무나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여

부에 관계없이 모든 양육책임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

가입 인정방안은 양육활동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책적 판단은 양육활동으로 인한 

개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補償)적 관점 그리고 양육활동의 사회적 기여(공공성)에 대한 

보상(報償)적 관점을 동시에 반영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따라서 양육

활동의 연금가입 인정수준이나 그 내용은 개인별로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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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과제와 관련한 국제비교의 사례로서 스웨덴의 관련 제도를 언급해 볼 

수 있다. 스웨덴의 국민연금제도인 소득비례연금제도(Income-related Pension System)

에서는 양육활동에 대해 아동 1명당 4년의 연금가입기간을 인정해 주고, 개인의 선택권

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모형을 운영하고 있다(김진, 2004). 구체

적으로 스웨덴의 경우 개인은 ①양육활동 전후 국민연금 가입소득의 격차를 보충해주는 

모형, ②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모형, ③개인의 국민연금 가입소득을 일정한 기초금액만큼 인상해 주는 모형, 이 3가지 

가운데 개인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12).

2) 연금가입 인정혜택은 부부 중 누구에게 제공하여야 하는가?

이는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인정혜택을 부모 모두에게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부모 가운데 실질적으로 아동양육을 수행한 사람에게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항이다.

먼저 부모 모두에게 연금가입 인정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가정에서 아동

의 양육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가사활동과 근로활동이 공히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특히 오늘날 맞벌이 부부가 보편화되는 추세 속에서, 부부간 성역

할구분이 모호해지고 역할공유(role joint)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인정은 부모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안은 과도한 재정부담을 야기하게 되고, 나아가 자칫 한부모가정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될 우려도 있다(Pfaffenbach, 

2009).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해 볼 때 연금가입 인정혜택은 원칙적으로 개별 가정에서 

아동양육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개인으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부 개인은 국민연금제도에서 요구하는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금가입 인정혜택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합의하에 한 사람이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12) 스웨덴에 있어서 이와 같은 모형들은 개인별로 양육활동기간 동안 근로형태에 따라 각각 ①모형은 
시간제근로자, ②모형은 소득활동 중단자 그리고 ③모형은 출산 이전의 경우와 같이 전시간근로자
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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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수도 있다13). 그러나 여기서 만약 남성이 수혜자가 될 경우 동 방안은 자칫 

여성들의 경제적 의존성을 노후시기로까지 확장시키게 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인정혜택은 양육활동의 주된 책임자

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되는 개인들이 실제적인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완적 장치로서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인정기간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 연금가입 인정방식과 인정수준의 결정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인정방안은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동시에 보험료를 납부한 것과 동등한 연금가입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

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인정소득을 어떠한 방식으로 산출

하고, 나아가 인정소득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

이 요구된다. 다음에서는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정책결정사안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1) 어떠한 방식으로 연금가입을 인정해 줄 것인가?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인정방식은 제도운영의 수월성 그리고 정책적 연계성을 

감안하여 국민연금제도가입자의 소득관리방식과 보험료 부과체계를 토대로 하여 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 개인소득을 기준소득월액의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준소득월액이란 보험료의 부과 및 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월액으로서 소득하한선에서 소득상한선(2012년의 경우 각각 24만원과 389만원)범

위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제도운영체계를 고려해 볼 때 양육활동의 연금가입 인정방식

은 양육책임자에게 특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가입을 인정해 주는 것이 행정

적으로 가장 원만할 것으로 판단된다14).

13)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출산크레딧제도의 혜택은 노령연금수급권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사후적으로 주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현재 동 제도의 실제적인 수혜자는 대부분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인 남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4) 일례로 우리나라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보조는 법률로 정한 별도의 기준소득월액
(2012년의 경우 79만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먼저 개인의 소득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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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가입 인정소득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제공할 것인가?

연금가입 인정소득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

책결정이 요구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재정적 부담능력, 제도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 육아 및 가족 관련 정책 그리고 기타 일반정책(일례로 조세정책, 교육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외국사례에서 보면 양육

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인정수준의 결정은 크게 다음의 2가지 방식에 기초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

먼저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비율만큼을 인정소득으로 간주해 

주는 경우이다. 이러한 비율은 현재 독일이 100%, 스웨덴이 75%로 각각 적용하고 있

다. 다음으로는 최저소득 수준의 가산점을 제공해 주는 경우이다.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

고 있는 국가로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스위스에서는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개인별 종전 국민연금 가입소득에 별도의 

가산점(퇴직 당시 최저연금의 3배)을 추가해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의 경우 양육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 동안 별도로 최저연금에 상당하는 수준의 양육

점수를 제공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인정소득은 개인별로 노

령연금의 수급시점에서 적용되는 A값의 100%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인정수준은 비교적 높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는 인정소득의 

수준뿐만 아니라, 연금가입 인정기간, 최소가입기간 그리고 연금 급여수준 등과 같은 

정책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3) 개인이 양육기간 동안 근로를 하였을 경우 근로소득과 연금가입 인정소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원칙적으로 볼 때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인정소득과 근로활동을 통한 가입소득은 

공히 개인의 기여에 의한 것이므로 양자는 당연히 합산되어야만 한다. 실제로 독일, 

스웨덴, 스위스 등 대다수 국가에서는 2가지 소득의 합산방식(additive solution)을 적용

그 이하인 경우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리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 
기준소득월액(79만원)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의 절반을 정액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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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서도 연금수급시점에서 가입기간을 가산해 주

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취지의 방식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합산방식은 해당기간 동안 양육활동의 주된 책임자에게 근로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인정소득과 근로활동을 통한 가입소득의 합산을 허용하게 될 경우 자칫 과잉보장의 문

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한 제한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자

의 합산소득은 현재 국민연금제도에서 적용되고 있는 소득상한선까지만 인정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인정소득의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의 주된 책임

자인 여성들 개인에게는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만,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만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나아가 연금가입 인정소득의 수준

이 지나치게 관대할 경우 개인적 측면에서는 그 기간 동안 별도의 근로활동을 통해 국민

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욕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양육활

동에 대한 연금가입 인정수준은 개인의 근로유인이나 형평성 차원, 그리고 국가 및 국민

연금제도의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면밀히 감안하여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연금가입 인정기간의 결정

양육활동은 출산 이후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지닌

다(都村, 2002; 金子, 2003). 그러므로 전체 양육기간 가운데 어느 정도의 기간에 대해 

연금가입을 인정해 줄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연금가입 인정

소득의 수준, 최소가입기간, 연금재정의 건전성, 가족정책이나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수

준 등에 따라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인정기간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全国社

会福祉协议会, 2003). 일례로 독일에서는 3년, 스웨덴과 오스트리아에서는 4년 그리고 

일본에서는 최대 3년을 연금가입 인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와 영국에서

는 출산 이후 아동이 16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의 인정방식이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일례로 독일, 스웨덴, 일본)의 경우 인정기간이 상대적으로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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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주어진다. 반면에 연금가입의 인정이 최저연금을 기준으로 가산점의 형태로 주어지

는 국가(일례로 스위스) 또는 기초연금으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일례로 영국)에서는 인

정기간을 상대적으로 길게 제공해주고 있다15).

이상의 외국사례를 참고해 볼 때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인정기간의 결정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

다. 먼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감안해 볼 때, 연금가입 인정의 수혜대상 및 

인정기간은 대폭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16). 현재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제

도는 둘째 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아동 수에 따라 12개월에서부터 최고 50개월까지만 

인정되어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연금가입 인정대상은 첫

째 아동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동시에 인정기간은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에 상응하는 

10년으로 설정하여 양육 책임자가 연금수급권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개인이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그 시점부터 다시 

새롭게 10년의 기간을 인정해 주는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과잉보장의 문제를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인정과 같은 제도적 혜택은 종종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특정한 시점(우리나라 국민연금 연금크레딧제도의 경우 2008년) 

이후의 출생아동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적 관행은 세대 간 형평성

의 정의를 위배하게 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인정혜택이 모든 세대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개략적인 개선방향으로서 생산세대에 대해서는 연금가입 인정소득의 형태로 제공하고, 

노령세대의 경우 연금보너스의 형태로 일정한 금액의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연금가입 인정기간은 1992년

을 기준으로 그 이후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3년 그리고 그 이전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1년을 적용해 주고 있다. 그리고 관련 규정의 도입 당시 이미 일정 연령을 초과한 사람

(구서독지역 1921년생, 구동독지역 1927년생)에 대해서는 1년간의 연금가입에 상응하

15) 영국의 경우 2007년 법률 개정에 따라 2010년 이후부터 연금가입 인정기간이 12세 미만 아동으로 
하향조정 되었으며, 대신 관련 규정은 2층의 공적연금제도인 State Second Pension에 대해서도 동일
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유호선, 2009).

16) 김문길 외(2012)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빈곤율은 시장소득기준
으로는 48.8% 그리고 가처분소득기준으로는 36.1%로 밝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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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금액에 양육하였던 아동수를 곱한 금액(연금보너스)을 가산하여 연금으로 지급하

고 있다(Ruland, 2003).

마지막으로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인정방안을 새롭게 도입할 경우, 그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인정소득수준을 적절하게 하향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으로는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의 제도 사례를 

응용하여 국민연금 소득하한선을 기준으로 2배 또는 3배, 혹은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

액을 기준으로 1/2 또는 1/3의 수준 등과 같은 방법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출산크레딧 인정소득이나 농어민 연금보험료 국고보

조 지원방식 등을 고려해 볼 때 후자의 방안이 상대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요재원의 조달방법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의 인정이 이루어질 경우, 상당수준의 재원을 필요하게 된

다. 이러한 비용의 부담방식과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다시 다음의 2가지 정책적 결정사

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소요재원의 부담주체는 국가 또는 국민연금제도 중 누가 되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양육활동의 연금가입 인정방안은 단순한 연금정책의 차원이 아닌 가족정

책, 인구정책 등 종합정책(policy-mix)적 차원에서 파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정책적 파급효과에 따라 대다수 국가들에서는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지원비용을 전액 조세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처럼 운영재원을 조세로 해야만 하는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활동의 효용

은 국민연금제도의 범위를 초과하여 전체 사회에까지 미치게 되므로 연금가입 인정을 

위한 재원은 당연히 조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체계가 

직역별로 분산되어 있고 동시에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미가입자 또는 납부예외자가 상당

수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보험료 재원을 통한 연금가입 인정방식은 자칫 

형평성의 왜곡문제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셋째, 보험료 재원은 관련 

정책의 분배적 기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보험료는 ①조세와 같은 누진

체계가 아닌 정률체계이며, ②소득상한선이 존재하고, ③조세의 경우와는 달리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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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소득원(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조세

에 비해 분배적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넷째, 연금가입의 인정을 위한 

비용이 국민연금재정으로 충당될 경우 이는 보험료의 인상과 기업의 인건비 및 제품단

가의 상승압박으로 작용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고용불안과 국내 상품의 대외경쟁력 

약화를 야기하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반의 사항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

라 국민연금제도에서 양육활동의 연금가입 인정을 위한 비용은 전적으로 국가의 조세재

원으로 충당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

2)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면 조세부담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중 누가 해야 하는가?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지원비용을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수용될 

경우에도 다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는 국가가 가입단계에

서 매년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단순히 연금가입만 인정해주고 향후 

연금수급시점에 가서 그 비용을 사후적으로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

한 2가지의 방안을 세대간 형평성의 차원에서 비교해 보면, 전자가 후자에 비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전자는 양육활동의 연금가입 인정을 위한 소요비용의 

대부분을 저출산 문제를 야기한 현세대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후자

와 같은 방안은 그 비용을 미래의 저출산 세대에게로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출산크레딧제도의 재원은 사후적으로 연금수

급시점에 가서 국가와 국민연금제도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를 지니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출산크레딧제도의 소요재원을 국가와 국민연금제도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 경우 구체적인 분담비율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인정방안의 근본적 취지 그리고 정책적 효과성 

및 형평성 등을 감안해 볼 때 그 비용은 전적으로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되어야 할 

당위성이 존재한다. 둘째, 국민연금제도 출산크레딧의 소요비용을 사후적으로 충당해주

도록 하는 방안은 미래세대로의 비용전가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적으로 가입

단계에서의 재정적 지원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지원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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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가입을 인정해 주는 방법보다는, 해당기간을 ‘당연가입기간’으로 적용하고 그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국가가 매월 실제로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하는 방안이다(Michaelis, 

1997)17). 이에 따라 개인에게 있어서 양육활동 기간 동안의 연금가입 그리고 이에 기반

한 연금수급권이 정책적 시혜가 아닌, 일종의 청구권적 권리로서 인식될 수 있는 장점이 

발생하게 된다.

출산과 양육활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은 연금정책뿐만 아니라 보육 및 교육, 조세, 

노동, 주거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문제

영역별 국가의 개입과 정책적 대응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차원에서 볼 때 

지원내용의 중복 또는 공백문제 나아가 정책효과의 불투명성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Schmähl(2002)은 비록 정부부처

별 구분에 따라 출산 및 양육활동에 대한 제도적 대응체계 또한 분산적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지만, 개별 제도의 재정을 단일의 ‘가족금고(Familienkasse)'로 통합하는 방안

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정부부처별 또는 제도별로 분산되어 있는 가족정책의 

운영재원을 가족금고로 창구를 단일화 함으로써 급여의 중복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가 사업영역별 예산배분의 편중성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Ⅴ. 종합 및 결론

출산과 양육은 적정인구의 유지와 세대 간 역할계승 등 사회적으로 상당한 효용을 

가져다주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대부분 해당 가정에게 돌아가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모순현상은 개인별로 출산의 지연이나 기피 등과 같은 

행위를 유발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과 양육활동으로 인한 비용의 사회화를 위한 정책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며, 이는 

보육-교육-조세-노동-사회복지 등 제반의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서 본 연구는 개별 가정이 양육활동으로 인해 겪게 되는 연금수급권의 

17) 참고로 독일은 1999년 연금개혁에 따라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의 인정방식을 종전과 같은 단순
한 ‘의제가입기간’에서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당연가입기간(Pflichtbetragszeiten)’으로 변경
하여 청구권으로서의 권리성을 강화해 주었음. 그리고 이에 따라 국가는 양육활동에 대한 당연가입
기간 동안 매년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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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문제를 연금정책적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정책적 지

원의 당위성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양육활동의 연금가입 

인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정책적 지원이 과거 전통사회의 경우와는 달리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이론적 당위성을 토대로 국민연금제도

에 있어서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인정방안을 사안별로 정리해 보았다.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정책의 적용범위는 출산과 양육의 공공재적 특성에 대한 보상(reward)의 관점 

그리고 양육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보상(compensation)의 관점을 동시에 

반영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제도적 혜택은 원칙적으로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모든 가정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개별 가정의 상황

에 따라 지원의 내용이나 수준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연금가입 인정방식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 소득관리방식과 보험료 부과

체계를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입인정 소득수준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제도에 대한 국민의 수용력, 양육 및 가족관련 정책, 기타 일반정책과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양육활동에 대한 인정소득과 근로

활동을 통한 가입소득은 공히 개인의 기여에 의한 것이므로 합산하여 적용하되, 과잉보

장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상한선까지만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셋째,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인정기간은 인정소득의 수준, 최소가입기간, 연금재

정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민

연금 최소가입기간에 상응하는 10년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로 인한 추가

적인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인정소득의 수준은 적절한 방법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넷째, 양육활동에 대한 소요재원은 효용의 외부효과와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적으로 국가의 조세재원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인정기간은 당연가입기간으로 전환하여 법적 권리성을 강화하고, 보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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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가입단계에서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을 국가가 대신 지원해 주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정책적 지원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지원모형의 설계와 

관련한 논의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양육지원정책에 대해 보다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금제도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보장

제도를 포괄하는 차원에서의 연구 분석이 요구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외국의 사례에 

대한 비교검토도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본 연구의 한계는 

해당 분야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하여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김진은 일본 수도대학동경(首都大学東京)에서 사회복지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인
제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보장, 여성소득보장,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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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earch on Measures to Support Child 
Care through the National Pension Scheme

Kim, Jin
(Inje University)

Lee, Jung Woo
(Inje University)

This research aims to search for the measures at the level of national pension 

scheme to deal with the disadvantages of pension benefit rights which individual

families receive because of child care activities. Currently, there is a Childbirth Credit

policy in Korean National Pension Scheme for families who have two or more 

children. However, with regard to this policy, the criteria for eligibility for pension 

participation and the eligible period for pension benefits are too restrictive. Further,

it has been criticized for shifting the financial burden toward the National Pension

Fund. In this respect, the important aspects of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bove all, ‘public characteristic of child care activity’ and

‘burden adjustments of child care cost’ has been theoretically reviewed as a part of

justification for pension participation. Secondly, this paper classified child care 

support measures in term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nto pension participation

stage and pension benefits stage. The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s well

as the features of each policy model has been assessed. Lastl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this paper suggests child care support measures at the pension participation 

stage. The key issues regarding the support measures we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e range of eligibility, the conditions  and level of pension participation, the eligible

period of service and the financing methods. With respect to each category, specific 

policy proposals have been discussed.

Keywords: Child Care, National Pension Scheme, Pension Benefit Rights, Childbirth 
Credit, Approval of Pension Participation, Burden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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